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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고 있으며,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입니다.
* (문화일보, 7.26.) “민간기업·로펌 ‘취업창구’로 변질된 공정위”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심사를 통과한 ‘허리급 간부’들이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잇따라 소속을 옮기는 탓에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고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심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허리급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서는 ‘상향식 

간부평가’를 문제 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형로펌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기구가 아닌 13명의 판사·

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간의 업무가 

취업예정기관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최근 5년 간 

17%(총 203명 중 35명)이고, 그 중 89%(31명)가 취업심사에 통과하여,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중앙 부처 퇴직자 등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 간 취업 승인 비율은 90%(총 4,780건 중 4,282건)입니다.

  한편, 중간 간부들의 퇴직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하며, 간부평가를 주된 

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평가 제도는 상-

하급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평가 결과가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 부처 최초로 ‘외부인 접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로펌의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내용 및 

중간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 상향식 간부평가가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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